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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후 지방복지재정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국고보조금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을 중심으로 -*

김상철, 김대철**

<요 약>

본 연구는 참여정부 이후 지방복지재정 구조변화를 서울시의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

양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지방복지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먼저, 저출산․인구고령화, 소득양극화 등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따른 대규모의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서울시 재정부담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체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야기하였음을 보았다. 또한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의 경우에도

충분한 재원의 확보 없이 이양이 진행되어 지방에 심각한 재정부담을 초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차등보조율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지방이양된 사업에서는 분

권교부세 산정식의 개선 및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

으로 환원할 경우 소요되는 정부의 추가부담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이양사업의 대안으로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주제어: 지방복지재정, 지방재정조정제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포괄보조금

I. 들어가는 글

2005년 보건복지 분야의 67개 사업을 중심으로 149개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

되면서 분권교부세가 신설․운영되었다. 분권교부세가 도입되면서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지방이양과 지방이양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이 기대되었으나(이재원 외, 2007), 현실에서는 기

능이양에 따른 재원이양이 충분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가중되었고, 이로 인한

지자체간의 격차 확대 및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당초 분권교부세는 2005

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

지만, 통합 후 지방 이양된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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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함께 지방이양된 사업들의 성격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배제되고 행정편의

에 의해 지방이양사업이 선정되었다는 제도설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우여 곡

절 끝에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2014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지방소득

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지자체의 자주재원이 어느 정도 확대되었으나, 현행과 동일한 내

국세의 0.94%인 분권교부세율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분권교부세 사업수요를 충당하기 어렵

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저출산․인구고령화, 소득양극화 등에 따른 복지수

요 증가로 인해 대폭 확대되었으나, 달라진 복지사업환경과 지역재정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

하였고 매칭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지방복지재정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복지분야 자체사업의

비율도 높기 때문에 서울시의 분석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은 다른 지자체와 크게 다르지 않

으므로 서울시의 분석을 기반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하는데 또 하나의 시

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복지재정이 지방이양 전과 비교하

여 얼마만큼 변화하였는지를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참여정부 이후

지방복지재정의 구조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사회복지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관계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국고보조사업과 분권교부세사업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서울시의 복지분야 재정

상황을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4장에서는 3

장에서 나온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결론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II. 복지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관계 및 선행연구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1)

지자체의 복지지출 수준과 이에 대한 재원조달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태는 연방국가의 여부, 중앙집권의 정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및 세원

배분의 형태 등에 따라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권오성, 2006; 송상훈 외, 2008). 우리나라의 지

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에

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제

도와 일반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 구성되는 국고보조금제도의 양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교부금제도는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과 같이 일정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특정보조금제도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정보조금제도에서도 포괄보조

금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복지분야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의 역할을

하는 분권교부세와 일반국고보조금이다. 따라서 복지분야의 지방이양사업과 국고보조금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본 논문에서 이론적 근거로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 3 -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국민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의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혹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

치단체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복지, 의료 및 교육과 같은 생존권 보장에 관한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는데 이를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재정력 격차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공공서비스를 표준적인 수준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여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

는 중앙의 의지를 지방에 전달하는 중앙정부의 집권적인 기능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줌으로써 재원 면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고시켜, 분권의 틀을 강화하

는 측면이 내재되어 있기도 하다(우명동, 2008: 72).

Tiebout(1956)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와 조세부담의 관계를 시장의 가격기능에

비유하면서 일정한 가정 하에, 각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에 상응하는 지방세를 부

담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면 지방공공재의 적정 공급이 실현된다

고 주장하였다. Tiebout의 논리는 지방분권과 재정조정제도는 양립하지 않는다는, 즉 지방분권은

각각의 지방정부가 지방세와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개별적으로 징수된 재원만으로 지출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는 가장 중요한 가정은

주민들이 공공서비스와 세 부담을 이유로 자유롭게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고, 더구나 이동할 때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민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공공서비스와 세 부담(세

목 및 세율)이 존재하지 않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주민 수가 적은 자치단체에서는 자

체 재원만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자유로운 이주의 의사결정이 공공서

비스와 세 부담 격차보다는 혈연, 진학, 직장과의 거리 등 직업과 가정의 상황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공공서비스 및 세 부담이 타 지역의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산효과(spill over)2)

혹은 외부성(externalities)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도 소

득재분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池上岳彦, 2006: 249-250). 이와 같은 현실에

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거주지를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만이 재

정력이 약한 지방정부에서 재정력이 강한 지방정부로 이주함으로써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와 세

율격차가 한층 확대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공공서비스의 재원보

장, 공평, 효율의 관점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의 보장이다. 전국적으로 표준

적인 서비스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권한에 일치하는 세원배분은

거의 없다. 대개 세원배분은 경제활동의 전국성, 세원의 이동성과 편재, 경기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조세제도 활용 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 위주로 행해지는데, 이러한 재정지출 권한과 세원배분의

2)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과 같은 매칭 혹은 조건부 형태의 교부금(Matching or conditional Grants)에 관한 고전

적 논의는 이러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효과를 내부화(internalize)하여,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한다는 아이디어

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적절한 매칭비율은 원칙적으로 확산효과의 크기에 의존하게 된

다. 한편 중앙정부의 관심이 높고 지방정부의 가격탄력성(열정)과 소득탄력성(능력)이 낮을 경우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매칭비율은 높아진다(Bird and Smart, 2001: 6-7; Boadway, 20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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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를 수직적 재정불균형(vertical fiscal imbalance)이라

한다(Dahlby & Wilson, 1994; Boadway & Tremblay, 2005; Bird, 2006). 여기서 정부 간 재원이

전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권한에 맞는 재원보장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수직적 재정조

정기능이다.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로는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과 같이 일정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특정보조금제도가 우선 고려될 수 있다. 특정보조금제도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제

로 임무를 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특정 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되는 특정보조금제도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획일화되기 쉽고, 특정보조금을 수반하

는 사업이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에서 우선되어 지역주민의 선호가 왜곡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종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池上岳彦, 2006: 251).

이렇게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보장이 특정보조금보다 일반보조금의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카나

이 토시유키, 2003:66).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이양이 많이 진행될수록 보

조금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둘째, 공평의 관점도 재정조정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지방재정에 있어서 불

공평은 지방정부간의 재정력 격차에서 생긴다. 재정력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세입측면에서는 지

방자치단체 마다 주민의 평균소득 및 자산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구 1인당의 지방 세수가 다르

다는 것과, 지출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의 연령구성, 소득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공

공서비스의 요구, 즉 재정수요가 다르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가

공평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같은 경제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같은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조세가 다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이러

한 문제들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해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池上岳彦, 2006: 251-252). 뷰케

넌은 각 개인의 수준에서의 조세부담과 공공 서비스의 차이인 재정잉여(fiscal residuum)가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재정적 공평이라 하였다(Buchanan, 1950:

588). 한편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에서 징수한 조세를 가난한 지역에

재분배하는 형태로 실시되기 때문에, 부를 공유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부유한 지역의 반발이 일어

날 가능성이 있고,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는 세수조달능력에 반비례하고, 재정수요

에는 비례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세수를 늘이

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어 빈곤의 늪에 빠질 위험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持田信樹,

2006: 3-4).

셋째, 효율의 관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의는 분권적 시스템을 전제

로 한다면, 공공서비스수준과 세 부담은 주민들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주, 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거주지를 결정하는 요

인은 혈연, 진학, 통근거리 등의 사적이유가 강한데,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이러한 상태를 왜곡

하지 않아야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농어촌이나 지방도시의 주민들이 대도시의 주민들과 같은 세

부담을 할 경우 같은 수준의 교육․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이들이 대도시로 이동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전국적으로 일정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빈곤지역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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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방세율이 높게 되어 주민들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경제력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여기서, 세원이 열악한 지역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보다 세원이 많은 지역에서 징수하

여 재분배를 하는 편이 전국적으로 볼 때 후생수준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재정조정의 필요성이

주장된다(Dahlby and Wilson, 1994: 660-662).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재정조정제도의 역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같은 조세

체계를 가진 지방정부가 같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세력의 격차와 재정수요

의 격차를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다. 재정분담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의 재정자율권과 전국적인 표준서비스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반보조금형태가 바람직하지

만, 외부효과 혹은 확산효과가 큰 복지사업의 경우나 전 국민의 균일한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

중앙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할 경우 매칭에 의한 조건부 교부금형태 혹은 특정보조금형태가 바람

직하다. 다만 매칭비율은 외부효과의 크기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 및 지방정부의 재정사정 등

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한편 포괄보조금(block grant)은 논리적으로 설계된 학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행

정용어에 가까운 것이고, 제도의 형식이 다양하여 엄밀한 개념 정의가 힘들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재원, 2009: 63). 하지만 포괄보조에 대한 개념을 행정용어로 체계화한 ACIR(1977)의 정의에

따라 보통 포괄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기능적으로 다양한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법정공식

에 의해 산정하여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사업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는

제도로 정의된다(엄태호․조근식, 2009: 332). 따라서 포괄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장점이 결합된 형태라고 주장되지만,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된 보조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3)

우리나라의 분권교부세 제도는 포괄보조금 혹은 포괄된 특정보조금(서정섭․조기현, 2006: 23)으

로 볼 수 있다.

2. 사회복지 재정분권제도의 선행연구 및 본연구와의 차별성

사회복지분야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권교부세사업과 국고보조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연구 가운데 많은 연구는 국고보조금의 일률적인 기준보조

율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준보조율 재조정, 재정력에 따른 차

등보조율 적용 등을 제안하였다. 유영성․이원희(2005)는 기준보조율의 국비 대 지방비의 법정비

율과 실제 지원비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권오성(2006)은 기준보조율의 산정이 기본적으

로 사업의 파급효과 및 외부성에 따라 측정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

하였다. 최병호․정종필(2006)은 국고보조사업을 몇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개별 기준별로 유형화

한 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기준부담률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재원 외(2007)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특성을 고려한 사업별 보조금 지원 및 관리체계 재정립을 주장하였으며,

3) 카나이 토시유키(2003: 66-67)는 미국과 영국의 포괄보조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영국에서 포괄

보조금은 미국과 유사하게 용도가 세세하게 정해진 개별보조금(allocated grants)과 대비시킨 보조금의 의미

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비율보조금(percentage grants)과 대비시킨 의미의 정액보조금 혹은 1980년대의 일괄

교부금(BG)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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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현(2008)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고보조율 차등지급방안을 검토하였다. 박기묵(2006)은 지자

체의 재정력 격차가 큰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이 재정력 격차의 완화효과를 가진다고 분석하였으

나, 김종순․김성주(2008)는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심하

고, 따라서 현재의 기준보조율 조정과 지역의 재정력에 맞는 차등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한편, 김을식 외(2007)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준보

조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제수요와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반영하여 다단계의 보조율을 적용하는 차등보조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분권교부세는 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의 결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2009년 분권교부세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비판은 대개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과연 지방에 이양된 사업들이 성격상 중앙정부가 아닌 지

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지방에 이양된 많은 사업

들이 저출산 고령화 및 가족기능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재정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서정섭․조기현(2006)은 사업을 재분류

하여 보통교부세로의 통합,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을 주장하였으며, 이인

재(2006)는 사업의 성격상 기초자치단체가 서비스 공급 책임을 분담할 경우 과소 공급 또는 재

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할 것을 주장하였

다. 백종만(2007), 곽채기 외(2008), 이재원 외(2007), 이상용․이효(2007), 배준식(2008) 및 구인회

외(2009)에서는 분권교부세 폐지이후 대안으로 사회복지 포괄보조금 혹은 사회복지교부금제의 도

입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재

정을 분석하거나 일반론적이고 당위론적 개선방안의 제시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에 비해 본 논문

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과 분권교부세사업을 분석하여 참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지

방이양 이후 지방자치제의 복지분야 재정상황이 어떻게 변화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4) 이와 함께 분권교부세가 도입되면서 기대되었던 재정지출의 자율성 증대효과가 서울시에서

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체사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서울

시의 경우를 분석하여 지자체의 자체사업과 중복되는 국고보조사업의 향후 지방이양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이양사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는 노인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서울시 현황을 분석하여 이들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해 볼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경우 3개 생활시설을 국고보조사업

으로 환원했을 경우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추가재원을 추계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지방의 발전이라는 재정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재정조정제도를 재구성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방이양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와 별개로, 지방이양 이후 대규모의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도 지방복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고,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사업 뿐

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지방복지재정부담이 해결되기 위해서 근

본적으로는 지방의 자주재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세출분권에서 수직적 불균형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지방이양사업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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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 구조변화 분석

1.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구조변화 분석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데, 국고보조금은 국

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

과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서 국고위탁금, 국고부담금, 협의의 국고보조금

등을 포괄한다.5)

1)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분담 증가

2009년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합쳐 2조 1,325억원으로, 서

울시의 복지국과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으로 구성된 서울시 복지예산의 61.5%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6)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지방이양사업(14.1%)과 자체사업(24.4%)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시 복지분야 주요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많은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들이 이양된 이후에도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2005

년 이후 국고보조사업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2004~2009년 동안 연평균증가율이 21.4%로 서울시 복지예산 증가율인 18.6%보다 2.8%p 높았으

며, 지방이양사업 연평균증가율(18.4%)과 자체사업 연평균증가율(13.1%)보다도 훨씬 높았다.

서울시의 국고보조사업은 2008년 말부터의 경제위기를 반영하여 2008년의 1조 9,057억원에서

2009년에는 2조 1,325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구성비율도 2%이상 증가하였다. 이 영향으로

지방이양사업과 자체사업은 사업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성비는 감소하였는데, 특히 자체사업

은 2009년에 24.4%로 2008년에 비해 1.7%p 하락하였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의 경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다. 경기악화로 인하여 자체재원

은 증가하지 않는데,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자체사업이 위축되는 상황을 서울시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5) 국고위탁금은 국가의 사무를 자치단체에 위임하였을 경우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국고부담금은 지방자치

단체가 행하는 사업 중 그 성질상 국가의 책임정도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고, 협의

의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정사업의 실시를 권장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6) 서울시의 사회복지예산은 복지국과 여성가족정책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총 사업예산의 합으로 작성

된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에 포함되는 주택국의 주거복지사업(재개발․재건축 매입․임대, 공공

임대주택 건설), 도시교통본부의 저상버스사업, 장애인 콜택시 사업(서울시 자체사업) 등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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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울시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증가율

서울시 복지예산(A) 14,943 17,756 21,389 24,529 32,082 34,678 18.6

국고보조사업(국비)(B) 4,139 4,847 6,379 7,508 10,233 11,261 22.6

국고보조사업(시비)(C) 4,005 4,831 5,889 7,044 8,824 10,064 20.3

소계(D=B+C) 8,144 9,679 12,269 14,551 19,057 21,325 21.4

구성비(D/A) 54.5 54.5 57.4 59.3 59.4 61.5 -

지방이양사업(E) 2,156 2,861 3,354 3,552 4,641 4,897 18.4

구성비(E/A) 14.4 16.1 15.7 14.5 14.5 14.1 -

자체사업(F) 4,643 5,217 5,766 6,426 8,385 8,456 13.1

구성비(F/A) 31.1 29.4 27.0 26.2 26.1 24.4 -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09)를 기초로 재작성.

국고보조사업이 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사업에 비해 높은 것은 노인․장애인․저

소득자에 대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복지국 예산을 살펴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2009년 현재 서울시 복지국 국고보조사업 예산(65.1%)은 서울시 복지분야 전체 국고보조사업 비

중(61.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방이양사업(15.6%)과 자체사업(19.3%)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8년 대규모 의무지출사업인 기초노령연금의 도입과7),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극복과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들이 새롭게 큰 규모로 확대․

도입된 것에 기인한다.8) 앞으로 경제위기가 극복되어 서민생활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칭지방비(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서울시는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중

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장애연금 등과 같은 큰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복지분야 국고

보조사업이 도입될 경우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 기초노령연금의 2008년 분담비율은 국비 53.9%, 시비 23.8%, 구비 22.3%, 2009년 분담비율은 국비 60%, 시비

20.6%, 구비 19.4%로 국비분담이 6.1% 증가하였으며, 국비와 시비를 합한 예산액은 2009년에 3,845억원인데

이 가운데 서울시비는 998억에 달한다(서울시 내부자료, 2009).

8) 서민․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 사업으로는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자의 위기상황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

업(2008년 67억원, 2009년 437억원), 한시적 생계비사업(2009년 도입 400억원), 의료급여(2004년 3000억원, 2008

년 6200억원, 2009년 6400억), 생계급여(2008년 3,340억원, 2009년 3,887억원)등에서 대폭 증액되었다(서울시 내

부자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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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울시 복지국 국고보조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증가율

서울시 복지국총사업예산(A) 12,478 13,185 14,863 17,845 23,377 25,847 16.0

국고보조사업(국비)(B) 3,601 3,867 4,917 6,132 8,381 9,506 21.9

국고보조사업(시비)(C) 3,093 3,031 3,669 4,698 6,054 7,310 19.3

소계(D=B+C) 6,694 6,898 8,586 10,830 14,436 16,816 20.7

구성비(D/A) 53.6 52.3 57.8 60.7 61.8 65.1 -

지방이양사업(E) 2,129 2,417 2,816 2,977 3,846 4,025 13.9

구성비(E/A) 17.1 18.3 18.9 16.7 16.5 15.6 -

자체사업(F) 3,655 3,870 3,462 4,038 5,095 5,006 7.3

구성비(F/A) 29.3 29.3 23.3 22.6 21.7 19.3 -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09)를 기초로 재작성.

여성․보육․청소년․저출산을 담당하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의 예산을 살펴보면, 국고보조

사업의 비중이 서울시 복지국보다 낮고, 자체사업의 비중이 높아 서울시 복지국과는 상당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2009년 현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여성가족정책관 전

체 예산에서 51.1%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시 복지예산 전체에서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차지

하는 비중(61.5%)과 복지국 국고보조사업의 비중(65.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9

년 현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에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39%에 육박하여 서

울시 복지예산 전체에서 복지분야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24.4%)과 복지국 자체사업의 비중

(19.3%)보다 높았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가운데 자체사업은 서울형 어린이집 등 보육사

업, 다자녀 가정의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여행프로젝트 등 여성의 경제활동지원과 관련된 사업,

시립청소년수련관 지원사업,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이 있다. 특히,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2006년까지 국고보조사업은 전무하여 서울시의 자체사업으로만 수행되었고, 2007년

부터 국고보조사업과 서울시의 자체사업이 혼합되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3>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국고보조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증가율

서울시여성가족정책관총사업예산(A) 2,466 4,571 6,526 6,684 8,706 8,831 32.4

국고보조사업(국비)(B) 539 980 1,462 1,376 1,852 1,756 30.9

국고보조사업(시비)(C) 912 1,800 2,221 2,346 2,770 2,754 28.8

소계(D=B+C) 1,450 2,780 3,683 3,721 4,622 4,509 29.4

구성비(D/A) 58.8 60.8 56.4 55.7 53.1 51.1 -

지방이양사업(E) 27 444 538 575 795 872 324.1

구성비(E/A) 1.1 9.7 8.2 8.6 9.1 9.9 -

자체사업(F) 988 1,347 2,305 2,388 3,290 3,450 30.7

구성비(F/A) 40.1 29.5 35.3 35.7 37.8 39.1 -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09)를 기초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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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현실적인 기준보조율로 인한 매칭지방비 부담 가중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노령연금법」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근

거법률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기

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자치구간의 지방비 부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차등보조율을 적용받고 있

다. 2009년도 서울시 자치구별 기초생활급여 지방비 부담률 자료를 보더라도, 사회복지수요는 많

으나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가 인상보조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기초생활급여 차등보조율 적용현황(2009년, 2010년)

재원부담
2010년 적용대상 자치구 2009년 적용대상 자치구

국비 시비 구비

60 28 12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강서, 관악,

성동, 광진,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금천, 영

등포, 동작, 송파(18개구)

중랑, 성북, 도봉, 강북, 노원, 은평, 강서,

관악(8개구)

50 25 25
종로, 용산, 동대문, 강동, 중구

(5개구)

성동, 광진,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송파, 종로, 용산, 동대문, 강

동(14개구)

40 18 42 서초, 강남(2개구) 중구, 서초, 강남(3개구)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10.

그러나 법정지출인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기초생활급여,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에 한해 차등보조율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울시의 일

부 자치구는 여전히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차등적용 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구가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

므로 80~90%, 90% 이상에 속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받는 지자체가 거의 없어 현재의 차등보조

율 제도가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9) 다음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가난한 자치

구들은 재산세ㆍ면허세ㆍ사업소세 등 3개뿐인 자치구 세수가 빈약한 반면 기초생활보장비ㆍ영유

아보육비 등으로 지원할 예산 규모는 부자 자치구보다 2~3배 이상 많다. 하지만 정부는 자치구의

재정력과 복지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차등화 지표를 선택하지 않아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켜왔다. 기초생활급여와 영유아보육료의 차등보조율 기준 중 하나인 재정자립도

의 경우 차등보조율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사회보장비지수가 기초생활자 수급비율이나 영유아

수급비율 등과 같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표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9) 기초노령연금의 차등보조율 기준에서 기준지표의 구간별 분포를 감안하여 기존 노인인구비율 14% 미만 영역

을 10% 미만과 10 ~ 14%로 세분하고, 재정자주도 80% 미만 영역을 70 ~ 80% 미만과 70% 미만으로 세분하여

보조율을 재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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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서울:30,
지방:70~88

지방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50

선천성기능대사이상검사 서울:30, 지방:50

한센환자보호시설 운영 서울:50, 지방:70

한센양로자지원 50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서울:30, 지방:50

지역아동센터 서울:30, 지방:5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서울:50, 지방: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
회보장․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
가 80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보장․복지비 지수가 20미만이면서 재정자
립도가 85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인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서울:50, 지방: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
회보장․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
가 80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보장․복지비 지수가 20미만이면서 재정자
립도가 85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인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서울:50, 지방:80

부랑인보호시설 운영 서울:50, 지방:70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의료비, 자녀학비지원 서울:50, 지방:80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서울:50, 지방:70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서울:20, 지방: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
회보장․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
가 80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보장․복지비 지수가 20미만이면서 재정자
립도가 85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인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50, 지방:80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지원 50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장비지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
․ 증축 ․ 개축에 한정(용지매입비 제외)

화장시설․봉안시설․
자연장지․화장로 70

용지매입비 제외
화장로 개보수는 50%

자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발췌하여 재작성

한편 국비보조의 규모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많은 복지분야 의무지출사업의 경우 차등보

조율이 서울시에 대해서만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령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은 18개 사업인데, 이 가운데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등 5개 사업만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보조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국고보

조율은 낮게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서는 서울시에 대한 보조율은

20%에 불과하고, 비법정보조율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서울시에 대한 차등

보조율 적용분야들이 더 많이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

행령에 열거되어 있는 90여개의 국고보조사업에서 복지부문 이외 다른 정책분야에서는 차등보조

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드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과거 20여년 전 상황에서 서울

시의 재정형편과 복지보조금사업에서의 관행이 고려된 예외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최근 10

여년 동안의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

특별시만 절대적으로 불리한 보조율을 적용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도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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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이재원 외, 2007: 81).

3) 국고보조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과의 중복

기존에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하게 각 중앙부처에서 설계․

집행되어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지적되었다(이재원 외, 2007: 77). 하지만

국고보조사업과 서울시의 자체사업과의 유사․중복사업도 재정압박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

시는 ‘서울형 복지’10)라는 자체 모델을 개발하여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의 사업에 대해

서는 기존 사업의 재포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서울형 어린이집’사업이나 ‘희망플

러스/꿈나래 통장’사업과 같은 경우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의 자체사

업 가운데 상당수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하다는 것이다.11) 이러한 유

사․중복사업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서울시에서 응용한 사업도 있지만, 서

울시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벤치마킹한 사업도 상당 수 발견된다. 예를 들면

여성의 취업대책으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

는 서울시에서 시작한 ‘주부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플러스사업’은 대구시 등의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

지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희망키움통장”사업을 도입하였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은 서

울시가 2002년부터 자체사업(5개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2005년 국고보조사업으로 바뀌어 3개

소에 보조금이 지급되었고(자체사업 5개소), 점차 확대되어 2009년에는 국고사업 3개소와 자체사

업 21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유사사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경쟁을 통한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

으나, 전달체계의 혼선과 수요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부족 등으로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어

렵고,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사사업의 경우는 통폐합하여 정책

추진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으로 포괄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구조변화 분석

1) 분권교부세사업과 복지재정변화

2009년 현재 서울시가 수행하는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은 98개이며 이 가운데 복지분야는 73개

이다.12) 복지분야의 분권교부세 사업예산이 전체 분권교부세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서울형 복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드림 프로젝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9988 프로젝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프로젝트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무 프로젝트의 5대 서울형 복지로 구성되어 있다.

11) 정경희 외(2003)에서는 노인복지와 관련한 지자체의 자체사업과 국고보조사업과의 동일․유사사업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12) 행안부의 분류에 의한 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은 67개이나, 서울시의 경우 73개인 이유는 중앙정부의 단일

사업이 서울시에서는 2개 이상의 사업으로 나뉘어 수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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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0%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에는 51%로 하락하였다.13) 분권교부세

도입 후 분권교부세 법정지원율이 내국세 총액의 0.94%로 종전 국고보조사업 시(2004년) 지원율

(내국세 총액의 1.05%) 보다 0.11%가 낮아 부족재원이 서울시 재정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특

히 2009년 현재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가운데 복지부분 예산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크

게 증가하고 있으나, 분권교부세 교부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어 지방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 2,688억원에 비해 2009년에

소요액은 5,150억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분권교부세 교부액은 2004년의 729억원

에 비해 2005년과 2006년은 2004년도의 액수보다 낮았고, 2007년부터 2004년의 수준을 회복하였

으나 6년 사이에 별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이양사업의 소요액에 대한 정부의 분

권교부세 분담율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의 27%에서 2009년에는 17.5%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은 2004년 73%에서

2005년에는 76.1%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82.5%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2005년의 2,120억원에서 2009년에는 4,303억원으로 103% 증가하여 서울시 재정경직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14) 특히 2007년~2009년에 분권교부세 사업은 대폭 증가하였는데 교부액은

거의 증가가 없는 것은 분권교부세 사업을 도입할 때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될 때의 지원수준을

유지한다는 ‘동등보상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산출하는 분권교부세 산정공식은 당해 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현실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권교부세가 내국세와 연동되어 총량이 정해져있고, 이런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

는 과정에서 재정자립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조건부

항목별 보조금이 포괄보조금으로 바뀌면서 보조금 절대액수가 줄어들었고, 서비스의 기준과 질이

저하되었다는 연구가 있는데(최은영, 2009: 35, 이재원, 2009: 67-68), 우리나라의 분권교부세 사

업도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도구로 활용된 결과가 되었다.

13) 2009년에 복지분야 분권교부세사업의 액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하락한 이유는 버스운송사업재정

지원, 자전거도로정비, 환승주차장건설, 공영차고지조성 등 교통분야 분권교부세 사업이 2008년의 2,635억원에

서 2009년에 4,557억원으로 1,922억원이나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14) 전국 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의 분권교부세 분담율은 2004년 47.2%에서 2008년 36.3%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률은 2004년 52.8%에서 2008년 63.7%로 증가하였다. 연평균증가율로 볼 경우에도 분권교부

세는 지방이양 이전(2002~2004년)의 국고보조 증가율(20.4%)보다 크게 감소한 12.6%에 그쳤으나, 지방비 부

담이 지방이양 전의 16.8%보다 9.9%p 증가한 26.7%로 대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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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서울시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와 지방비 현황

(단위: 백만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분권교부세사업총계] (A) 414,644 474,169 584,868 616,647 760,635 1,012,667

○분권교부세 106,374 95,815 98,421 111,820 117,424 110,806

비중 25.7 20.2 16.8 18.1 15.4 10.9

○ 지방비 308,270 378,354 486,447 504,827 643,211 901,861

비중 74.3 79.8 83.2 81.9 84.6 89.1

[사회복지분권교부세사업총계] (B) 268,843 278,471 342,239 367,399 450,332 514,956

○분권교부세 72,875 66,519 65,784 80,662 80,447 84,641

비중 27.0 23.9 19.2 21.9 18.2 17.5

○ 지방비 196,968 211,952 276,455 286,737 369,885 430,315

비중 73.0 76.1 80.8 78.1 81.8 82.5

[경상적수요] (C) 201,024 196,450 252,588 266,966 317,291 342,827

○ 분권교부세 49,320 46,771 46,316 57,282 61,049 63,106

비중 24.5 23.8 18.3 21.5 19.2 18.4

○ 지방비 151,704 149,679 206,272 209,684 256,242 279,721

비중 75.5 76.2 81.7 78.5 80.8 81.6

[비경상적수요] (D) 68,819 82,021 89,651 100,433 133,041 172,129

○ 분권교부세 23,555 19,748 19,468 23,380 19,398 21,535

비중 34.2 24.1 21.7 23.3 14.6 12.5

○ 지방비 45,264 62,273 70,183 77,053 113,643 150,594

비중 65.8 75.9 78.3 76.7 85.4 87.5

사회복지분권교부세사업소요/전체분
권교부세사업소요(B/A)

64.8 58.7 58.5 59.6 59.2 50.9

경상적수요/사회복지분권교부세사업
소요(C/B) 74.5 70.5 73.8 72.7 70.5 66.6

비경상적수요/사회복지분권교부세사
업소요액(D/B)

25.5 29.5 26.2 27.3 29.5 33.4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09)를 기초로 재작성.

서울시의 분권교부세 사업을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일반수요와 특정수요)의 수요유형

별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서울시 사회복지 비경상적 수요사업 수는 경상적 수요사업 수에

비해 적지만 전체 재원의 33% 정도를 배정받고 있는데, 비경상적 수요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이

경상적 수요사업의 지방비 부담률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복지분야

분권교부세 73개 사업 중 비경상적 수요사업인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 등 일부

특정수요사업의 예산이 증액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중 경상적 수요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와 지방비의 재원

부담 비율추이를 분석해 보면, 전 부문의 지방비 부담률이 지방이양 이전인 2004년에 비해 이양

이후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분야와 기타 복지분야의 지방비 부담률

은 각각 2004년 72.6%와 78.6%에서 2009년 85.8%와 82.5%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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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서울시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중 경상적 수요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와 지방비 부담 현황

(단위: 백만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상적수요](59개 사업) 201,024 196,450 252,588 266,966 317,291 342,827

○ 분권교부세 49,320 46,771 46,316 57,282 61,049 63,106

비중 24.5 23.8 18.3 21.5 19.2 18.4

○ 지방비 151,704 149,679 206,272 209,684 256,242 279,721

비중 75.5 76.2 81.7 78.5 80.8 81.6

-노인복지(10개 사업) 35,276 21,956 43,811 45,678 57,074 66,640

○ 분권교부세 4,759 4,439 4,577 11,383 11,577 12,426

비중 13.5 20.2 10.4 24.9 20.3 18.6

○ 지방비 30,517 17,517 39,234 34,295 45,497 54,214

비중 86.5 79.8 89.6 75.1 79.7 81.4

-장애인복지(21개 사업) 59,887 61,434 76,315 85,019 102,989 110,199

○ 분권교부세 16,412 12,950 12,120 13,920 15,360 15,680

비중 27.4 21.1 15.9 16.4 14.9 14.2

○ 지방비 43,475 48,484 64,195 71,099 87,629 94,519

비중 72.6 78.9 84.1 83.6 85.1 85.8

-아동복지(10개 사업) 35,556 44,779 45,147 45,165 50,957 51,657

○ 분권교부세 13,083 13,127 12,369 13,343 14,494 15,000

비중 36.8 29.3 27.4 29.5 28.4 29.0

○ 지방비 22,473 31,652 32,778 31,822 36,463 36,657

비중 63.2 70.7 72.6 70.5 71.6 71.0

-기타(18개 사업) 70,305 68,281 87,315 91,104 106,271 114,331

○ 분권교부세 15,066 16,255 17,250 18,636 19,618 20,000

비중 21.4 23.8 19.8 20.5 18.5 17.5

○ 지방비 55,239 52,026 70,065 72,468 86,653 94,331

비중 78.6 76.2 80.2 79.5 81.5 82.5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09)를 기초로 재작성.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중 비경상적 수요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와 지방비의 재원

부담 비율추이를 분석해 보면, 특정수요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이 일반수요사업에 비해 지방이양

전인 2004년에 비해 이양 이후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5) 특정수요사업의 지방비 부

담률은 2004년 64.4%에서 2009년 89.2%로 증가한 반면, 일반수요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은 2004년

87.3%에서 2009년 51.8%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한편 비경상적 수요사업에서 특정수요사업이

95%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복지분야의 비경상적 수요사업은 생활시설이 주를 이루는 특

정수요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5) 서울시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중 비경상적수요의 특정수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분권교부세 사업명 서울시 사업명

노인시설 운영 노인생활시설 운영

노인복지회관신축 소규모노인복지센터건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장애인복지관 건립

장애인 복지관기능보강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장애인주간보호시설기능보강

장애인 체육관 기능보강 장애인체육시설기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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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서울시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중 비경상적수요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와 지방비 부담 현황

(단위: 백만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경상적수요](14개 사업)A 68,819 82,021 89,651 100,433 133,041 172,129

○ 분권교부세 23,555 19,748 19,468 23,380 19,398 21,535

비중 34.2 24.1 21.7 23.3 14.6 12.5

○ 지방비 45,264 62,273 70,183 77,053 113,643 150,594

비중 65.8 75.9 78.3 76.7 85.4 87.5

-일반수요(6개 사업) B 3,251 1,439 4,042 4,403 5,127 7,783

○ 분권교부세 217 212 416 1,437 1,065 3,752

비중 6.7 14.7 10.3 32.6 20.8 48.2

○ 지방비 3,034 1,227 3,626 2,966 4,062 4,031

비중 87.3 86.3 79.8 67.4 79.2 51.8

-특정수요(8개 사업)C 65,568 80,582 85,609 96,030 127,914 164,346

○ 분권교부세 23,338 19,536 19,052 21,943 18,333 17,783

비중 35.6 24.2 22.3 22.9 14.3 10.8

○ 지방비 42,230 61,046 66,557 74,087 109,581 146,563

비중 64.4 75.8 77.7 77.1 85.7 89.2

일반수요/비경상적수요(B/A) 4.7 1.8 4.5 4.4 3.9 4.5

특정수요/비경상적수요(C/A) 95.3 98.2 95.5 95.6 96.1 95.5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09)를 기초로 재작성.

2) 지방이양 이후 노인생활시설․장애인생활시설․정신요양시설의 구조변화

(1) 지방이양 이후 노인생활시설․장애인생활시설․정신요양시설의 예산증가 추세

분권교부세 사업과 관련한 논의에서 많이 제시된 것은 노인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및 정신

요양시설 등 3개 생활시설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이다. 2004~2009년까지의 분권교부세 사업

가운데 3개 생활시설 운영사업의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3개 사업이 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전

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21.4%에서 2009년 28.5%로 증가하고 있어, 이런 사업들이 서울

시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규모에서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표 9> 서울시 분권교부세 사업 중 3개 생활시설의 소요액 비율

(단위: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노인생활시설운영 208 266 279 320 527 787

장애인생활시설운영 348 391 444 506 641 630

정신요양시설운영 20 30 32 36 50 50

소계(A) 576 687 755 862 1,218 1,467

(비중)(A/B) (21.4) (24.7) (22.1) (23.5) (27.0) (28.5)

사회복지분권교부세 총계(B) 2,689 2,785 3,422 3,674 4,503 5,150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09)를 기초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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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개 시설 운영사업 중 노인생활시설 운영사업 예산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는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분담금 부담 때문이다.16)

<표 10> 2007~2009년 서울시 노인생활시설 운영사업예산 변동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7 2008 2009

노인생활시설운영 31,993 34,681 12,59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 - 18,006 66,070

합계 31,993 52,687 78,663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09.

서울시 복지국 소관 노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의 예산은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2008년 노인장기요

양보험 도입 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후 노인생활시설

157개소 가운데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이 2008년 51개소에서 2009년에는 33개소로 감

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에는 시설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

으나,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없어지고 기존입소자 중 등급외자에 대

한 3등급수준으로 지원이 변경되어 지원시설이 감소된 것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은 감소되었으나(2007년 320억, 2008년 347억, 2009년 126억),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용을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분담하게

되어있어, 이 비용이 2008년 180억원에서 2009년 66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노인장기요

양보험의 대상자 확대 등으로 서울시 분담금이 2009년의 661억원에서 2010년에는 839억원으로

180억원 가량 증가하여,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서울시 내부자료, 2010).

지난 2005년 67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시 ‘노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의 수요를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가 대체한다고 간주해 이 제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뀐 것이다. 국회예산정

책처에 따르면 2008년 노인장기요양비용 가운데 국고 부담은 1,207억원인데 비해 지자체 부담은

2,574억원에 달하여, 지방 부담이 국고 부담의 2.1배나 되었다.17)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방

비 부담이 가중된 것은 서울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지

16)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기초수

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관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3등급자로 인정․

판정받은 요양대상자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의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시행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은 「지방교부세법」제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기타 의료급여수급

권자의 국가 부담분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

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가운

데 기초수급권자 이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4%정도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기초수급권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은 국고보조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기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권교부세사업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분담금은 기타 의료급여수급

권자를 포함한 액수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경우 국가의 추가부담 추계액은 2~4%정도 과대 계상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17)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분담금은 2009년에 6,381억원, 2010년에 7,071억원에 달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내부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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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전액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18)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인 만큼 다른 노인복지사업과 달리 중앙정부의 책임이 중요한데, 지방으로 이양한 결과 서

울시 뿐 만 아니라 지자체에게 큰 재정부담이 됨을 볼 수 있다.

<표 11> 2008년 노인장기요양비용의 재원조달 현황

(단위: 억원, %)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수입

(A)

국 가 부 담

총 계

(A+B+C)

국 고 지 방 비

합 계

(B+C)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타법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
 

기타
소 계

(B)

기초생보법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
 

기타·
소 계

(C)

4,455 812 - 395 1,207 2,496 67 11 2,574 3,781 8,236

(54.1) (14.6) (31.3) (45.9) (100.0)

주: 1)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

(18세미만) 등 의료급여법 이외에 타 법으로 의료급여지원을 받는 자를 말함. 타법적용 의료급여수급

자에 대한 2008년 국고부담금은 근거법령이 2008년 6월에 마련됨에 따라 2009년 예산(87억원)에 반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도 결산분석Ⅲ」, 2009. 7

(2)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노인생활시설․장애인생활시설․정신요양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자 현황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의 경우는 대도시주변 및 농촌에 집중되어 지역별 복

지시설 불균형 분포와 타 지역 주민 입소에 따른 경비부담 조정 시스템 부재로 지자체간 갈등의 원

인이 되기도 한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노인생활시설․장애인생활시설․정신요양시설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타 지자체에 건립된 경우가 많은 특징을 가진다. 특히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높

은 지가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하여 서울시에 신규 건립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고, 2010년에도

경기도에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이 2개소 건립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서울시의 신규

시설건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시․도에 서울시의 시설을 계속 건립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지자체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생활시설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압박으로 인하여

종사자 인건비의 동결 혹은 삭감이 발생하여 서비스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8) 1994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Pflegeversicherung)이 도입되기 전 독일에서 장기요양과 관련된 사회부조(Sozialhilfe)비용은 지방자치정부가

부담하고 있었는데, 장기요양보험 도입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러한 지방정부의 장기요양과 관련한 재정

부담의 완화이다.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이전에 사회부조와 법정건강보험에 의해 조달되던 장기요양비용

이상으로 재원이 확충되어,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독일에서 1994년부터 2001년 사이에

사회부조를 통한 장기요양부담은 90.6억유로에서 29억유로로 약 60억유로(9조원)가 경감하였다(Bäcker et al.,

2007: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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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노인생활시설 소재지 및 입소자 현황

연도

서울시 소재 경기도 소재 강원도 소재 총계

시설수
인원
(명)

비율
(%) 시설수

인원
(명)

비율
(%) 시설수

인원
(명)

비율
(%) 구분 시설수

인원
(명)

2007

77 3,983 83.3 7 664 13.9 1 134 2.8 계 85 4,781

17 797 100 - - - - - - 양로 17 797

60 3,186 80.0 7 664 16.6 1 134 3.4 요양 68 3,984

2008

150 5,609 87.5 7 664 10.4 1 134 2.1 계 158 6,407

25 947 - - - - - - - 양로 25 947

125 4,662 85.4 7 664 12.2 1 134 2.4 요양 133 5,460

2009

283 8,847 91.7 7 664 6.9 1 134 1.4 계 291 9,645

21 885 - - - - - - - 양로 21 885

262 7,962 90.9 7 664 7.6 1 134 1.5 요양 270 8,760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10.

<표 13>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장애인생활시설 소재지 및 입소자 현황

연도

서울시 소재 경기도 소재 강원도 소재 충북(충주) 소재 계

시설

수

생활

인수

비율

(%)

시설

수

생활

인수

비율

(%)

시설

수

생활

인수

비율

(%)

시설

수

생활

인수

비율

(%)

시설

수

생활

인수

비율

(%)

2007 23 1,807 49.2 10 1,121 30.5 2 683 18.6 1 60 1.6 36 3,671 100

2008 24 1,859 49.8 12 1,131 30.3 2 683 18.3 1 60 1.6 39 3,733 100

2009 25 1,841 47.9 13 1,261 32.8 2 683 17.8 1 60 1.6 41 3,845 100

2010 25 1,841 46.7 16 1,361 34.5 2 683 17.3 1 60 1.5 44 3,945 100

주: 2010년 개원예정 3개소는 송전원(지적장애, 정원40명), 실로암(중증요양, 정원30명), 교남소망요양원

(중증요양, 정원30명)으로 모두 경기도에 소재해 있음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10

<표 14>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및 입소자 현황

정신요양시설

시설명 소재지 개원년도 수용인원

서울정신요양원 경기도 양주시 1986년 12월 450명

시립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2005년 1월 200명

시립은혜로운집 서울시 은평구 2007년 9월 200명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10.

(3) 노인생활시설․장애인생활시설․정신요양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경우 재정변화

분권교부세 사업 중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및 정신요양시

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경우 2009년의 경우 국고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548억원(국고보조율 50%)과 841억원(국고보조율 70%)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년 서울시 사회복지분야에 교부된 분권교부세가 846억임을 감안하면, 이 3개 사업이 국고보조사

업으로 환원될 경우 서울시 복지재정의 부담은 상당히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19)

19) 2008년 기준 3개 생활시설 운영사업의 전국 분권교부세 교부율은 47.7%(노인생활시설 42.5%, 장애인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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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3개 시설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했을 때 추가 국고 부담분 추정

(단위: 억원, %)

사업명 2005 2006 2007 2008 2009

현행

노인생활시설 운영 53
(20)

70
(25)

67
(21)

79
(15)

110
(14)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02
(26)

102
(23)

106
(21)

96
(15)

57
(9)

정신요양시설운영 11
(38)

10
(30)

17
(47)

19
(38)

19
(38)

소계
166
(24)

182
(24)

190
(22)

194
(16)

186
(13)

국고보조사업 환원 시
국고보조율 50%일 경우

국고추가부담분

노인생활시설 운영 80 70 93 185 284

장애인생활시설운영 94 120 147 225 258

정신요양시설운영 4 6 1 6 6

소계 178 196 241 415 548

국고보조사업 환원 시
국고보조율 70%일 경우

국고추가부담분

노인생활시설 운영 133 125 157 290 441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72 209 248 353 384

정신요양시설운영 10 12 8 16 16

소계 315 347 413 659 841

주: ( )은 현행 시설들의 연도별 분권교부세 교부율임.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09)를 바탕으로 저자들이 계산.

Ⅳ. 결론 및 시사점

우리는 앞에서 서울시 복지재정 구조변화를 통해 2004년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고 분권교부세

를 도입할 때의 목표와 상충되게, 재정자주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사회복지분야는 경제상황에 따른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추세

로 인해 서비스의 양적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질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

상된다. 이와 같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를 확충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증가하는 지자체의 복지수요를 충당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불교부단체인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방소비세가 신설

된다면 내국세의 19.24%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의 영향은 받지 않으나, 현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인해 향후 4년간 6조원 정도의 지방재정이 부족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홍헌

호, 2009). 이렇게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의 재정상황은 별로 개선될 전망이 없는데, 감

세로 인한 큰 폭의 지방교부세 감세를 경험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는 현재의 지자체 재정상황

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에, 우

리는 서울시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과 분권교부세 사업의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의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국고보조사업

53.1%, 정신요양시설 58.4%)로, 3개 생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경우 2008년 기준 국고에

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08억원(2004년 지방이양이전의 국고보조율 70% 회복을 가정)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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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매칭지방비의 증가로 인하여 지자체 재정부담의 가장 큰 요인이 됨을 보았다. 특히 국고

보조사업은 지방의 입장에서 다른 사업보다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하므로 재정의 탄력적

인 운영이 어렵고, 재정경직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저소득

층의 소득지원을 통한 수요창출이라는 경기부양책의 수단으로 기능한 측면도 있었다. 국고보조사

업은 경제불황시에 위기극복을 위한 서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급격하게 늘어나 지자체는 매칭비

율을 맞추기 위해 많은 부담을 감수하였다. 이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국가

의 이해와 경제상황에 따라 연도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여 지방비 부담도 예측이 힘들고,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의 증가

로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떨어져, 자체사업이 위축되고 있음을 서울시의 경우에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복지분야에서 서울시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차등보조율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

망됨을 보았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역할은 성격이 달라, 지방교부세 재원은 지역간 재정

여건에 의해 차등적으로 배분되지만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사업특성에 따라

일률적인 기준보조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더라도 최소한 실효보조율은 유지

하거나 혹은 확대할 수 있는 총량적인 지방재정의 관점에서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이재원, 2007).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차등보조율의 기준은 과거 20여년 전 상황

에서 서울시의 재정형편과 복지보조금사업에서의 관행이 고려된 예외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라는 단일 변수가 반영된 것인데, 최근의 사회․경제․인구의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에 제기되었던 국고보조사업의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와 함께 본 연구에

서는 서울시의 자체사업들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발견

되었다. 이러한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정책추진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으로 포괄 이양하

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

째, 기존의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한 주된 비판은 재원의 확보 없이 이양되어 지방에 심각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방

이양이후 지방정부의 경비분담율이 계속 증가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

는데, 서울시의 경우도 지방이양된 복지부분의 중앙정부의 부담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2009

년에는 17.5%에 불과하여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될 때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될 때의 지원수준을 유

지한다는 ‘동등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방이양된 사업에 대한 국고부담비율의 증가와

함께 분권교부세 산정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이양된 사업의 대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면적 국가환원은 재정분권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분권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만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복지서비스공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의 경우

국고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시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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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다른 지자체에 위치한 것이 많은 특징을 가지는데, 타 지역에 위치한 서울시 시설의 경우

도 서울시민의 수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대기자가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다른 지자제의 시설의

경우는 해당 시설이 존재하는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입소하는 관계로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시설운영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 생활시설이 지자체간 갈등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런 생활시설의 경우 국고보

조금사업으로 환원하여 정부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획 및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이들 생활시설 가운데 노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생활시설은 해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의 미래수요가 분권교부세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복지분야의 분권교부

세 사업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셋째,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상 사업의 부적정성, 투명성과 자율

성 부족,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별 지원에서 부문별(노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등)로 지원하는 포괄보조

금제도(block grant)의 도입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국고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지양이양

사업까지 포함하여 재분류 후 특성별로 사회복지포괄보조금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구인회,

2009). 하지만 앞의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분권교부세자체가 일종의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포괄보조금은 일반재원이라기 보다는 특정보조금이 확대된 것이라 볼 수 있

다. 따라서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에 포괄보조금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복

지분야의 사업을 좀 더 정교하게 분류하자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는데, 적절한 재원배분이 보장

되지 않으면 사업이 잘 분류되더라도 기존의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즉,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자율권 강화 및 복지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라

는 장점보다는 지방비 부담의무가 수반되는 특정보조금이 가지는 문제점이 두드러져, 재원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고보

조사업과 지방이양된 복지사업에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전의 국고보조금 수준과 미래

의 복지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재정의 분권화는 지방자치를 위해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복지

사업의 재정분권에 대한 반발은 사업이 아직 안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문제의 핵심은 지방분권이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불균형을 개선할 방

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분권이 확대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양

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한 만큼, 이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지

방의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는 조세제도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지방분권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영역에서 사업의 성격이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인

지, 지방사무인지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방분권 출발 시의 기초자

치단체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사무는 기초자치단체

로 이양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은 대전제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이지만, 사업전망과 재원마

련을 고려하여 지방이양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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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Hyu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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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al change of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after Roh

Moo-Hyun government, focusing on national subsidy programs and decentralized allocation

tax program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rough this analysis, it i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and find a improvement of

decentralizati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national subsidy programs and

decentralized allocation tax programs increase the burden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propose a few policy implication including restoring the three devolved social services(living

facilities) to the previous national subsid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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